
원희룡 장관,“공직 부정부패 카르텔, 국민을 위해 발본색원 할 것 ”

- 원 장관 휴가 중단, 지방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 소집 -

- 강도 높은 전수조사 실시 및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

신고․제보시스템 활성화 지시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를 중단하고 27일 진영국토관리

사무소(경남 김해시)를 방문하여 부정부패 카르텔 청산 대책 관련 

5개 국토관리청장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.

ㅇ 이번 긴급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최근 소속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

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고 받고 “공직의 부패행위에 대해서

국민을 위해 발본색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ㅇ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최근 소속 과장이 공사업체에서 뇌물을

수수한 혐의로 ‘22. 7. 15. 창원지검에 구속송치 되었다.

□ 원 장관은 “공공기관 혁신에 앞서 우리부터 부패와 기득권 카르텔을

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,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신고시스템을 

재정립”할 것을 지시했다.

□ 특히 “공직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퇴직자와의 연결을 통한 카르텔을

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,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적 

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, 부도덕한 행위의 신고·제보시스템 

활성화”를 지시했다.

ㅇ “향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관리

책임도 함께 물어 공직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할 것“을 지시했다.



□ 또한 ”LH 투기사태 이후 진행된 감사원 결과 발표(미공개 개발

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)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민을 

위해 일 할 자격이 없다“며 ”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며, 국토부와

LH는 감사에 준하는 수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라“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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